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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배경 및 경과

v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 추진배경

○ ’24. 12월 기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20.0%로,

’25년부터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

* (UN) 65세 이상의 비율이 7% 고령화사회, 14%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

- 고령인구 증가와 상응하여 고령운전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비율: (’19년) 14.5% → (’21년) 15.7% → (’23년) 19.6%

○ 그러나, 연령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개인별 운전능력을 쉽게 추단

할 수 없으며, 실제 운전능력은 건강상태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

- 한편, 지난해 7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 직후,

운전자가 68세의 고령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세대간 갈등으로 비화

 민원사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직후 접수된 민원 주요내용 (’24. 7.)

 ▪  60대부터 운전면허유지 조건을 강화하고 이에 충족되는 인원만 운전

면허를 갱신시켜야 됩니다.

 ▪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고령자는 인지능력검사 시행 후 반납 또는 
유예 혹은 몇 년 후 반납하는 나이 제한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보도   “시청역 사고 원인, 고령이라? 50대 이하는 사고 안내나 (YTN, ’24.7.)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인과

관계 검증 없이 엉터리 통계로 선동하면 안된다“ ... 이번 사건이 있자마자 68세 운전자

의 운전 자격이 시비거리가 되고 있다며 ”나이와 상관 없이 인지 능력과 운동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사고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2 -

○ 현행 운전면허의 취득․갱신 체계는 연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 연령과 무관하게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운전자(이하

‘고위험운전자’)의 실제 운전능력을 측정‧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고위험운전자의 우발적 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진국에서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도입도 시급한 실정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계․전문가․정부 관계자 등과 함께 해법을 논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음

   - 이를 토대로, 고위험운전자 운전면허 개편 등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 제도개선 공개토론회(’24.9.) >

□ 추진경과

○ 권익위 - 서울시 공동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개최 : ’24. 9월

○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 : ’24. 11 ~ 12월

○ 기관협의 및 위원회 상정 : ’25. 1 ~ 3월

< 유철환 권익위원장 > < 오세훈 서울시장 > < 발제․토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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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 현황 및 관련 제도

□ 일반 현황 

○ (인구비율)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하 ‘고령’)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였으며,

- 약 20년 뒤에는 인구 3명 중 1명이 고령자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

○ (면허보유) ’25년 전체 고령인구의 47%인 498만 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 장래 고령인구 및 면허보유자수 추정 >

  (단위: 만 명,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 출처: 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구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고령자수 1,059 1,306 1,529 1,724

고령 
면허보유자

수 498 725 994 1,316

구성비 47 55.5 65 76.3



- 4 -

○ (교통사고) 전체 교통사고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율은 오히려 증가 추세

    < 연도별 교통사고 건수 및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 현황 >

  (단위: 건수, %, 출처: 도로교통공단 TAAS)

\

교통사고 건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A) 229,600 209,654 203,130 196,836 198,296

고령운전자가해(B) 33,239 31,072 31,841 34,652 38,960

비율 (B/A) 14.5 14.8 15.7 17.6 19.6

- 가해자 연령대별 1만 명당 교통

사고 건수는 20세 이하가 가장

많지만, 1만 명당 사망자수는 

65세 이상이 가장 많음 

※ 돌발상황 도심 반응시간이 일반

운전자(비고령)가 0.7초인 반면,

고령운전자는 1.4초 소요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참고] 노인운전자(65세 이상) 교통사고 주요 특성(도로교통공단 T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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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운수종사자 운전적성정밀검사 제도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지속적인 운전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하는 검사

○ (정기 적성검사) 제1종 운전면허 ❶ 일반운전자의 경우 10년 주기,
❷ 65세 이상인 경우 5년 주기, ❸ 75세 이상인 경우 3년 주기로 실시

※ 제2종 운전면허는 정기 적성검사 불필요(10년 주기로 신체검사 없이 갱신),

갱신 시 70세 이상인 경우에만 정기 적성검사 실시

- 신체검사를 통해 시력‧청력 측정, 정신적 이상 여부를 확인하며,

운전면허검사장에서 직접 수검 또는 국가건강검진으로 대체 가능

※ 최근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적성검사 가능

    < 정기 적성검사 제도 >

▪ 시력검사(교정시력포함) : 두 눈 동시 0.8 이상, 양쪽 눈 각각 0.5 이상
▪ 삼색식별: 적색, 녹색, 황색의 색채 식별 가능
▪ 청력: 55 dB (보청기 사용 시 40 dB)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에 정동 적합하게 제작,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외)

일반 운전자 고령 운전자

20세 ð(10년마다) ð 65세 ð(5년) 75세 ð(3년)

1종 면허

대형‧특수
면허

▪ 시력검사(0.8 이상)       ▪ 청력검사

▪ 3색( )식별   ▪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보통면허 ▪ 시력검사(0.8 이상)

2종 면허 보통‧소형
면허

▪ 정기 적성검사 불필요

 ※ 10년 주기로 갱신

▪시력검사

 (70세 이상, 0.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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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적성검사)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받아야 하는 검사

    < 수시 적성검사 제도 >

○ (운수종사자 적성검사) 다수의 사람과 화물을 수송하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기능 저하 여부에 

대해 보다 엄격한 검사와 운전자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 개별법*에 운전적성 정밀검사 대상 및 항목 등에 관해 규정

* (버스‧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운전면허 반납 제도

○ (법적근거)「도로교통법」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소지자는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

면허를 반납하여 효력 취소 가능

○ (현황) ’18년 부산광역시에서 처음 시행한 이래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3년말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율은 약 2.4%

❶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ex. 뇌전증, 시력‧청력
저하, 신체능력 저하 등)

❷ 질병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 (보건복지부, 병무청, 시‧도지사 등 11개 기관)
❸ 도로교통공단이 위촉한 의사
❹ 도로교통법 제87조에서 정하는 사항, 5～7인으로 구성, 운전면허시험장, 교통전
문가, 전문의, 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 등

❶신체장애 ð
자기신고,
❷기관통보

ð 신체검사서 제출
(필요 시 운전능력평가 기기 검사) ø

면허
결정

❶정신장애 ð ð
❸정밀감정인의

의견제시 ð
❹판정위원회

의결 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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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현황 >

  (단위: 명, %, 출처: 경찰청)

○ (절차) ’20년부터 절차 간소화로 경찰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당일 처리 가능

※ 종전에는 진술서 작성, 사전통지서 우편 발송 등 최장 40일 소요

당일 처리

민원인
경찰서
방문

ð
사전통지서 교부,

확인 서명ㆍ날인 ð
전산시스템 입력,

취소 결정 ð
결정통지서

현장 발급 ð
취소

개시

○ (혜택) 지자체별로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대상 연령, 지원 방법을 

정하고 각 상이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서울(20만원 + α), 경기․대구․대전 등(10만원) 선불교통카드 또는 지역

화폐, 전주 시내버스 5년 무료 이용권, 횡성군 30만원 상당 등

- 각 지자체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경찰청은 총 18억 원

규모(’23년)의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자체에 보조

※ 예) (서울시) [시비 7만원 + 국비 3만원 = 10만원 지급] + 추가(자치구 예산)

연도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자

고령 
면허소지자 중
반납자 비율전체 고령자

(65세 이상) 비율

2023 34,436,680 4,747,426 13.8 112,896 2.4

2022 34,133,763 4,387,358 12.9 112,942 2.6

2021 33,729,806 4,016,538 11.9 83,997 2.1

2020 33,190,565 3,682,632 11.1 76,002 2.1

2019 32,649,584 3,337,165 10.2 73,2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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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인 적성검사 제도 실효성 저하

□ 형식적 정기 적성검사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나,

- 운전면허 보유자의 대다수인 1‧2종 보통 면허의 경우 통상 시력

검사 결과*로만 적성검사 적부를 판단함에 따라 실효성에 의문

※ 특히, 2종 면허의 경우(10인승 이하 승합차 운전 가능) 별도 신체검사 없이

10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주고 있고, 70세 이상인 경우에만 시력검사 실시

○ 정기 적성검사의 기초적인 신체검사는 2년 마다 실시하는 국가

건강검진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2년 주기로 건강 상태 확인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건강검진 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정기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주기] (1종 면허) 20세 이상 10년,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Ⅲ. 문제점 분석

 민원사례    65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단축 요망 (경남, ’23. 7.)

 현재 운전면허 적성검사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수박 겉 핥기 식의 적성검사로는 운전을 

할 수 없는 질환자들을 가려내는 데는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

하여 시력 저하, 각종 뇌질환 심혈관, 대수술 사고후유증자 등을 통보받아 (중략) 운전 적정 

여부를 발견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9 -

□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파악 지연 및 체계적인 관리 부재

○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또는 정신질환 발생 시

❶ 본인 스스로 신고하거나, ❷ 정부 ‧ 공공기관 등에서 수시 적성

검사 대상자 통보 가능

  < 수시 적성검사 통보 기관 >

-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파악에 

한계가 있고, 기관 통보의 경우 매 분기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상자 파악 지연

- 기관통보 이후 면허 당국의 수시 적성검사 통지 과정에서 각 단계

(1‧2차 통지, 3차 공고)마다 검사기간(진단서 등 제출 기간)을 중복 

부여하고 있어 실제 대상자 편입부터 검사까지 장기간 소요

※ (현행) 각 기관에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확인 후 공단통보 및 개인통지를

거쳐 실제 면허취소 등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경우에 따라 최장 13개월

까지도 소요

구분 통보 기관 통보 내용

치매, 마약류 중독 
등 정신질환

병무청 정신질환으로 징집이 면제된 사람

지자체
정신질환으로 6개월 이상 입원‧치료한 사람 등
마약류 중독 치료자

각 군 참모총장 군 재직 중 정신질환으로 전역한 사람

치료감호소 치료감호 후 완치되지 않고 출소한 사람

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으로 판명 또는 치료 중인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 중 치매질환자

신체장애

병무청 시력장애로 징집이 면제된 사람

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국민연금공단 시력감퇴로 장애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로 장애판정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

보험개발원 등 교통사고로 장애판정을 받아 공제금을 지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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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신고 및 통보된 고위험 의심 운전자에 대해 경찰청 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부재로, 대상자 누락 등 

관리 사각지대 발생 우려

- 본인 신고, 유관기관 통보 뿐만 아니라 경찰관 범죄 수사 중 발견

사항*에 대해서도 면허 당국에서 쉽게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마약사건 담당 수사관이 운전면허 행정처분 절차(대상자 공문 발송 등)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대상자 통보 누락

□ 치매환자 면허관리 사각지대 발생

○ 현재 의료기관에서 치매질환 진단 시,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에만 경찰청에 통보

- 치매질환자라 하더라도 장기요양등급을 미신청한 경우에는 수시 

적성검사 대상으로 인지되지 못하는 실정

 민원사례   치매에 걸린 아버지, 운전 못하게 도와주세요 (부산, ’24. 2.)

 아버지가 치매 5등급 환자입니다. 담당 의사선생님도 위험 때문에 운전을 못하게 하시는데 

예전에 잘했던 기억만 가지고 자꾸 운전을 하려고 하십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말은 전혀 

듣지 않으시구요 ... 하루 빨리 면허가 취소되어야 아버지가 운전을 포기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언론보도   ‘깨비시장 돌진’ 70대 운전자 “2년전 치매 진단” 경찰 진술

 김 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시장으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 (중략) ... 

다만, 환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당국이 치매 사실을 알기가 어렵다.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돼도 운전자격 판정까지 통상 2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동아일보,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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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식적인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 고령 운수종사자 지속 증가

○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 가속에 따라 사업용 운수종사자 부문에

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

- ’23년 사업용 운수종사자(약 80만 명) 중 고령자의 비율은 약 24%

(약 19만 명)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2,000명 가량 증가 추세

    < 최근 5년간 사업용 운수종사자 현황 >

                                                        (단위: 명,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 변별력 없는 사업용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와 화물업종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통해 일반인보다 엄격한 검사 시행

- 65세 이상 운전자는 매 3년, 70세 이상 운전자는 매년 ‘자격유지

검사’를 받아야 함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감율(%)

합계

전체 757,575 745,714 749,419 771,950 795,928 1.3%

고령자 131,348 144,156 155,616 173,177 187,958 9.4%

비율 17.3% 19.3% 20.8% 22.4% 23.6% 8.1%

버스

전체 143,089 134,710 132,770 133,839 136,478 -1.1%

고령자 13,740 14,477 16,691 20,324 23,372 14.4%

비율 9.6% 10.7% 12.6% 15.2% 17.1% 15.6%

택시

전체 265,881 249,389 240,082 237,487 235,976 -2.9%

고령자 82,978 89,759 95,267 101,994 107,371 6.7%

비율 31.2% 36.0% 39.7% 42.9% 45.5% 9.9%

화물

전체 348,605 361,615 376,567 400,624 423,474 5.0%

고령자 34,630 39,920 43,658 50,859 57,215 13.4%

비율 9.9% 11.0% 11.6% 12.7% 13.5% 8.0%



- 12 -

    < 현행 자격유지검사 개요 >

○ 그러나, 시험 변별력이 지나치게 낮고, 응시 횟수 제한도 없어 

자격유지검사의 최근 5년간 연평균 합격률은 약 97.2%에 달함

- 이는 제도 도입 초기 부적합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것과,

※ 자격유지검사 도입(’16년) 시 합격률을 95% 이상으로 설계

- 부적합자도 14일마다 무제한 반복 수검이 가능하여 검사 내용의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가 가능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정의 : 만 65세 이상 택시‧버스‧화물차 운전자의 주기적 검사를 통해 운전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 시행일 : 버스('16.1.1'), 택시('19.2.13'), 화물('20.1.1')

▪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 검사대상 : 만65세 이상 운수종사자 (65세 이상-매3년, 70세 이상-매년)

▪ 수검시기 :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검사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검사방법 : 7개 항목 중 최하등급인 5등급 2개 이상 시 부적합 판정

→ 부적합시 14일 이상 경과 후 재검가능(횟수 제한 없음)

① 시야각검사 ② 신호등검사 ③ 화살표검사 ④ 도로찾기검사
시야각 측정 시각운동 협응속도 선택적 주의력 측정 공간판단력

⑤ 표지판검사 ⑥ 추적검사 ⑦ 복합기능검사
시각적 기억력 주의 지속 능력 측정 다중과제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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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용 운수종사자 연도별 자격유지검사 합격률 >

 [단위: 횟수, %,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유지검사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 주로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자격유지검사를 신체 능력 및 질병에 

관한 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적성검사로 대체하는 것은 부적절

< 현행 법령상 자격유지검사 대체 규정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검횟수 36,783 97,328 67,014 81,467 102,128

합격횟수 35,271 93,503 65,180 79,907 100,566

합격률 95.9 96.1 97.3 98.1 98.5

 언론보도   합격률 98% ... 하나 마나 한 65세 이상 ‘운수업종사자’ 적성검사

 근본적인 문제는 시험의 변별력이다. 조이스틱, 누름 버튼,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로 구

성된 검사기기를 이용해 화면을 보며 조작하는 방식이다. 택시나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

는 과정이 없어 실제 환경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한국일보, ’24.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

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

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의 적성검사(신체 능

력 및 질병에 관한 진단을 말한다)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③ 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격

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의

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적성검사(신체 능력 및 질병에 관한 진단을

말한다)로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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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발적 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부재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 필요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기인

※ 국과수가 최근 5년간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사고기록장치

(EDR)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364건 중 321건(88.2%)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기인(나머지는 차량 완전 파손 등 사고 원인 분석 불가)

-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나 오조작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지원 부재

* (PMSA: Pedal Misapplication Safety Assist) 자동차 전방과 후방의 장애물을

감지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조작해 차량이 급가속되는 경우,

자동으로 제동 장치를 작동시켜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나 기능

○ 한편, 자동차 안전을 위한 규제는 세계적 추세로,

- 일본은 신차 대상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를 위하여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 중

※ 일본은 ’18년부터 자동차안전도평가를 통해 제작사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자동차에 탑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22년 기준 신차의 약

90%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탑재되어 있었음에도, 이번에 법령 개정을

통해 장치 부착 의무화 추진중

 언론보도   검찰 “시청역 참사, 급발진 아냐” ... 근거는 내비, 신발, 제동등

 보행자용 울타리를 들이받을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07km에 달했다. ... 검찰은 사고차

량의 사고기록장치(EDR), 통합 내비게이션(AVN 전자장치), 블랙박스 등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고차량은 급발진이 아니라 엑셀 작동으로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일보, ’24.8.)



- 15 -

□ 국내 첨단안전장치 도입 기반 마련 시급

○ 지난해 9월 자동차 제작․판매자에게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으나,

* 황희 의원 등 10명 「자동차관리법」개정 발의(’24. 9. 23.)

- 일률적인 의무화 및 장치 도입 확산에 앞서, 국내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

○ ’24. 11월 ‘UN ECE WP.29*’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기준이

채택된바, 기준 발효시기(현재 미정) 등을 고려하여 국내 기준 개정을

통한 점진적 장착 의무화 추진 필요

*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포럼(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 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 : UN 산하 유럽경제위원회의

자동차안전 국제기준 제·개정을 위한 조직으로 총 95개국 참여 중

 언론보도   고령자 사고 증가에 .. 日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동차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헷갈려 밟을 경우 사고를 막아주

는 장치 장착을 자동 변속기 차량에 한해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 일본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탑재한 차는 이미 일반적이다. 2012년부터 판매를 시작해 2022년 기준 신차

의 약 90%에 이러한 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엔 이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

다. (국민일보, ’24.7.)

 언론보도   EU “2024년까지 모든 신차에 ADAS 장착 의무화”

 유럽연합(EU)이 2024년부터 모든 신차에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하면서 ... EU는 새 규정을 통해 2038년까지 2만 50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하고, 14만 

명 이상의 심각한 부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파이낸셜뉴스, ’2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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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자택일적 운전면허 제도 운영

□ 유지 또는 취소, 운전자의 선택권 제한

○ 현행 운전면허제도는 유지하거나 취소‧반납하는 양자택일을 전제로 

하고 있어, 운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고위험운전자는 건강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반납을 희망하더라도,

반납 후 발생할지 모를 비상 상황에 대한 이동권 제약을 우려

- 따라서 운전면허에 일정 조건을 부여하고, 해당 조건 충족

시에만 운전이 가능한 선택지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이동권

조화 필요

 민원사례   운전면허증 반납 시 예상되는 불편함에 주저 (경기, ’24. 11.)

 80세 넘으신 부모님께서 택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계속 운전면허 반납을 주저하고 

계십니다. 모바일 택시앱도 설치하고 이용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용이

하지 않으셔서인지 계속 고민만 하고 계십니다. 안전을 위해 면허증 반납을 권하지만, 

주변 친구분들이 면허증 반납 후의 불편함을 들으시니 더욱 엄두가 안나시나 봅니다.

 언론보도  “어르신, 운전은 거주지서만 하세요” .. 해외 ‘고령운전’ 이게 달랐다

 해외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실차주행을 통해 실질 운전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건부 면허를 발급해 고령자의 이동성과 교통안전 사이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처럼 고령자 면허관리가 유지 또는 취소 방식(All or Nothing)으로만 운용된다면 고령운전

자의 이동권과 안전운전 관리가 모두 취약해질 수 있다. (머니투데이,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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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인센티브 미흡

□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재원 부족

○ 운전면허 반납 사업이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으나, 예산 대비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상당하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할 때, 사업 예산 증액 검토 필요

* 고령운전자 1명이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사고는 0.0118건, ▴사회적 비용은

42만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23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사업 효과분석, 경찰청)

- 한편, 여전히 각 지자체는 국고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으로 신청자에게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 고령운전자수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현행 보조금 지원 수준은 

반납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6만명 정도의 국고보조 지원을 유지할

경우 보조금 지원 수준은 ▴’25년 44.1%, ▴’26년 40.3%, ▴’27년 36.9%,

▴’28년 33.8%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

 민원사례    운전면허 반납 충분한 재정확보 요청 (대구, ’24. 11.)

 걸음걸이가 불편한 아버지를 모시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했습니다. 직원분 말씀이 올해는 면허증 반납에 대한 재정이 다 소진되어 내년이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  10만원 더 주면 운전면허 반납하는 고령자 늘어날까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늘고 있다. 심각성을 인지한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

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

성도 있다. (더스쿠프. ’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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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일적인 기준의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 (연령) 지자체별로 65세, 70세, 75세 등 면허 반납 인센티브 부여 

대상이 상이하나,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 

- 장기적으로는 연령과 무관하게 장애 ‧ 질환 등으로 운전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반납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실운전) 면허 반납 대상자의 자동차 보유 여부, 실제 운전 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인센티브 부여

- 실제 차량을 보유하지 않거나, 운전을 하지 않는 일명 ‘장롱면허’

보유자의 면허 반납은 실질적인 효과가 낮음

※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통해 실제 운전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

○ (지역)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 지역 보다는 도심 지역의 

면허 반납률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음

-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도심 지역을 운행

하는 운전자의 면허 반납시 인센티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 

등 검토 필요

  시행사례  실운전자 대상 운전면허 반납 추가 인센티브 부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용산구는 ’25년부터 자동차 보험이 

가입된 실운전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기본 지원금(20만원, 선불 

교통카드) 외에 추가 지원(강남구 30만원, 용산구 48만원)

 ※ (증빙) 자동차보험 가입내역(1년이내 말소 포함), 본인 명의 

차량 이전/폐차 내용 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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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운전자 상시 적성검사 체계 구축

□ 운전 적성검사와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연계

○ 1 ~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능력

저하, 인지기능장애 등 고위험운전자의 수시 적성검사 수검 유도

- 검진기관은 수검자가 정기 적성검사의 신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인지기능 저하․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제도 안내

* 1종 보통면허인 경우 양안 시력 0.8 이상, 2종 보통면허 0.5 이상 등

** 심한 우울증 의심, 조기정신증 전문의 진단 필요, 인지기능 저하 의심 항목 해당

   < 현행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검사항목 중 안전운전과 관련된 항목>

Ⅳ. 개선방안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6호서식]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발췌)

▪ 신체 능력 관련

구분 목표질환 검사항목 결과 (참고치)

계측

검사

⋮ ⋮ ⋮
시각이상 시력(좌우)            / □ 교정

청각이상 청력(좌우)     / □ 교정 □ 정상 □ 질환의심(40dB 이상)

▪ 인지 능력 관련

실시대상자 여부 결과

⋮ ⋮ ⋮
우울증 □ 해당 □ 비해당

□ 우울증상이 없음 (0~4점)      □ 가벼운 우울증상 (5~9점)

□ 중간 정도 우울증 의심 (10~19점)   □ 심한 우울증 의심 (20~27점)

조기정신증 □ 해당 □ 비해당 □ 증상없음(영역별 0~5점)  □ 전문의 진단 필요(빈도 또는 고통 6점 이상)

인지기능장애 □ 해당 □ 비해당
□ 특이소견 없음 (0~5점)

□ 인지기능 저하 의심 (6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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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기능을 교통사고 예방 및 국민 안전과 연계

함으로써, 연령 및 적성검사 주기와 무관한 상시 적성검사 체계 

구축 기반 마련

   < 건강검진 연계 수시 적성검사 체계도 >

    

검진기관

ð
수검자

ð
한국도로교통공단

ð
시‧도경찰청

수시 적성검사
수검 안내

본인 신고
검사 수행
적부 판정

면허 취소‧정지 

- 검진기관에 고위험운전자로 의심되는 수검자를 대상으로 수시 

적성검사 안내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 고위험운전자에 대한 검진기관(제3자)의 통보 의무 부여는 건강보험 미수검자

양산, 의료인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진 신고 유도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종합소견 서식에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된 안내 문구 삽입 

※ 예) 종합소견 ‘기타’란에적성검사기준미충족사항을기재하거나및수시적성검사

관련 안내문,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제도 등을 참조하라는 등의 문구 기재

- 특히, 치매 질환 의심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단계에서 장기요양

보험 신청을 적극 안내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 통보를 통한

수시적성검사 수검 유도

   < 건강검진 결과 활용한 적성검사 대상자 통보 근거 규정 개정안 (예시)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현행 개정안
제11조(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④ 검진기관은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영유아 발달평가 및 상담 결과 발달지연

이 의심되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영유아에 대한 발달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11조(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④ (좌 동)

 



- 21 -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11조 및 별지 제6호 서식 등에 

반영 

□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관리 체계 효율성 제고

○ 현행 수시 적성검사는 진행 과정상 불필요한 절차 ‧ 방식 등으로 

인해 기간이 과도하게 소요

※ 각 기관에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확인 후 실제 면허취소 등 결정이
이루어 질 때까지 경우에 따라 최장 13개월까지도 소요. 해당 기간 고위험
의심 운전자는 운전이 가능한 상황이 지속됨

○ (통보방식)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기관 통보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 기관 통보 기간 단축 개정안 (예시) >

현행 개정안

  <신 설>   ⑤ 검진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

건강검진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

한 수검자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

체 및 인지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의심

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검자에게 「도로교

통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

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

8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생략)

  ② ----------------------------------------- 

---------------------------------------------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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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상자 등록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전산

으로 실시간 통합 관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

   < 수시 적성검사 관리 통합시스템 업무처리도 (예시) >

    

수시 등록

ð

검증

ð

사후관리

ð

통계관리

▪ 자진신고자

▪ 기관통보자

▪ 경찰관 통보

▪ 데이터 검증

  (누락‧오입력 방지)

▪ 추적관리

 ※ 원인 해소 없이 

면허 재취득 불가

▪ 등록 ‧검사 ‧처분 

시스템 일원화

 ⇨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전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 등에 반영

○ (수검기간) 대상자 편입(기관통보 등) 이후 수시 적성검사 통지 

절차(1‧2차 통지 , 3차 공고)마다 검사기간을 중복 부여함으로써 실제

대상자가 편입부터 검사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 발생

< 현행 대상자 통지 절차 >

- 이에, 검사 대상자가 편입 후 검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검사기간 단축 또는 검사기간 통합 등의 개선안 마련 필요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4조 등에 반영

※ 도로교통공단은 대상자 출석 시, ①수시적성검사 신청서를 제출받고 ②
3개월의 검사기간을 부여하여 관계서류(신체검사서, 의사 발급 진단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를 제출받거나 전문의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출석통지시 부여한 검사기간 3개월이 도과되어야 추가 출석통지 또는
공고절차가 진행됨

현행 <최대 13개월>

  ① 1차 출석통지 < 20일 前 + 검사기간 3月> → ② 2차 출석통지 < 20일 前 + 검사

기간 3月> → ③ 3차 공고 < 14일 前 + 검사기간 3月> →  ④ 행정처분 < 40일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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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강화

□ 자격유지검사 기준 상향

○ 변별력 없는 난이도(최근 5년간 연평균 합격률 약 97.2%)를 개선하여 

부적합 기준을 상향하고, 재검횟수 제한 등 자격유지검사 제도 보완

※ (현행기준) 7개 항목 중 최하등급인 5등급이 2개 이상일 경우 부적합이나,

14일 경과 후 횟수 제한 없이 재검 가능

- 화면을 통한 검사기기 조작 방식으로 인해 실제 운전환경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실차운전 

평가를 도입하거나,

- 현재 고령 일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 도입 예정인 ‘VR 기반 운전

능력 평가시스템’을 자격유지검사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반영

 [참고] VR 기반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경찰청)

▪(개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론 중심으로만 운영하던 75세 이상 교통

안전교육(매 3년, 의무 2시간) 과정에 ’25년부터 시범운영 예정

※ 실제 차량을 활용한 개인별 운전능력 평가가 필요하나, 교통사고 위험성 등 고려,
사고위험 없는 가상환경에서 실차주행과 유사한 평가방법 도입

▪(운용) 가상환경(VR) 기반, 실차주행과 유사한 운전능력 평가

운전능력 평가 화면 시스템 구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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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능력 및 신체능력 통합 측정

○ 택시 및 화물 운수종사자의 경우, 주로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자격유지검사를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체능력 위주의 검사로 

대체 가능한 실정이나,

- 측정 영역이 다른 검사를 상호간에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자격유지검사와 의료기관 적성검사를 통합

하여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을 모두 측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 현행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 비교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에 반영

구분 자격유지검사 의료적성검사(대체검사)

대상 65세 이상 택시‧버스‧화물차 운전자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운전자

시행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병‧의원

검사항목
7개 항목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신호등, 화살표, 표지판

8개 항목
(혈압, 혈당, 시력, 시야각, 인지평가, 

미로검사, 걷기, 악력)

판정기준
7개 항목 중

5등급(불량) 2개 이상시 부적합
8개 항목 중 

1개라도 적합기준 미달 시 부적합

검사비용 2만원
의료기관 검사비(6~8만원) + 공단 

판정비(3천원)

’23년 
부적합률

택시(1.2%), 화물(1.8%), 버스(1.3%) 택시(0.1%), 화물(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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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단안전장치 도입 기반 마련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 안전기준 마련

○ 중장기적으로 페달 오조작 또는 급발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자동차업계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장치의 성능 유지 등을

위하여 국내 안전기준 도입 및 자동차법령에 근거 마련이 선행될 필요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페달 오작동 방지장치의 작동·성능 기준, 평가방법 등 규정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반영

 [참고] (’24. 9. 23.) 황희 의원 등 10명 발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안 신설 조문

제29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①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은 차종, 

용도, 승차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 개정안 제안 이유

  해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첨단운전보조장치를 장착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응

하고 있음. 이 중 효과적인 장치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주목받고 있는데, 일본은 

2025년 6월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였으며 UN의 자동/자율

주행 및 차량 실무그룹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가속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동 시스

템 도입에 대한 규제 조항을 2024년에 채택한 바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페달오조

작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자동차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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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확대

□ 고위험운전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 현행 도로교통법령에는 적성검사 결과를 기초로, 제한적으로 운전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 ❶ 자동차의 구조 한정(자동변속기만 가능), ❷ 장애에 맞는 보조수단

(의수․의족․보청기) 사용, ❸ 청각장애인 표지 부착 등 대부분 신체

장애에 따른 운전 조건만 부여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2023년 ‘음주

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가 도입되었음

< 현행 「도로교통법」상 조건부 운전면허 관련 규정 >

○ 신체장애 이외에도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의 운전능력과 

연관하여 운전 범위를 한정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확대

- 적성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❶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등을 전제로 운전면허 부여 ❷ 고속도로 

주행 금지, ❸ 야간 운전 금지 등의 여러 방안 검토 필요

⇨ 「도로교통법」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반영

제80조(운전면허)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

항을 위반(생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

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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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차등 인센티브 부여 등 운전면허 자진 반납 효과 제고 

○ 한정된 예산 하에 반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 운전자, 초고령자 

등의 면허 반납에 가중치를 둔 차등 인센티브 부여 필요

- 국고보조금 확대 ‧ 차등지급을 통해 실운전자의 적극적 면허

반납 유도

-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전체에게 무차별적으로 반납을 독려하기

보다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더 많이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

 < 반납 연령과 관련된 운전면허 반납 비용-편익 분석 결과 >

   [단위: 억 원]

 
※한상진외, ‘고령자운전면허제도개선및모빌리티제공방안’(2020년), 한국교통연구원

- 다만, 장기적으로는 연령과 무관하게 장애 ‧ 질환 등으로 운전

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반납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 확대 또는 ‘차등 인센티브 지원’ 도입

구분 (시나리오) ’25 ’30 ’35 ’40

65세 이상 10% 
반납시

인센티브 제공 
비용 468 696 962 1,291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 편익 1,025 1,523 2,106 2,825

B / C 2.19 2.19 2.19 2.19

75세 이상 15% 반납, 
65~74세 5% 반납 시

인센티브 제공 
비용 335 527 797 1,121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 편익 2,048 2,839 3,468 4,301

B / C 6.11 5.39 4.35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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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 조치사항

□ 조치기한 : 2025. 12월

구  분 조치사항 관련기관

 일반운전자 

상시 적성검사 

체계 구축

ㅇ 운전 적성검사와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연계

  - 건강검진시 고위험운전자 수시 적성검사 수검 유도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11조 및 별지 제12호 

서식 등에 반영

보건복지부 

ㅇ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관리 체계 효율성 제고

  ☞ (통보방식)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전산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또는  「도로교통법」 제89조 등에 반영

  ☞ (수검기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4조 등에 반영

경찰청

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강화

ㅇ 자격유지검사 기준 상향

  - 부적합 기준 상향, 재검횟수 제한 등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국토교통부 고시)에 반영
국토교통부

ㅇ 인지능력 및 신체능력 통합 측정

 - 자격유지검사와 의료기간 적성검사(대체검사) 통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

 첨단안전장치 

도입 기반

 마련

ㅇ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 안전기준 마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반영
국토교통부 

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확대

ㅇ 고위험운전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확대

  ☞ 「도로교통법」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반영
경찰청

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확대

ㅇ 차등 인센티브 부여 등 운전면허 자진반납 효과 제고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 확대 또는 ‘차등 인센

티브 지원’ 도입

경찰청

Ⅴ.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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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해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 현황

1.

구 분 대상연령 시행내용

일 본

70세 이상 ◦면허갱신 시 2시간의 고령자 강습 수강

75세 이상
◦인지 기능검사 의무화
  - 위반기록이 있는 고령운전자는 운전기능검사 추가

 ※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지자체별 다양한 혜택 제공(75세 이상 운전자) 

  (도    쿄) 일부 호텔 음식값 10% 할인, 미술관 입장권 할인, 백화점 무료배송, 

일부 슈퍼 상품구입비 5% 할인

  (오 사 카) 식품구입비 15% 할인, 버스 이용권 제공, 택시운임 10% 할인, 

콘텍트렌즈, 보청기 등 할인

  (후쿠오카) 택시운임 10% 할인, 버스 및 지하철 운임 10% 할인 등

미 국
70세 이상

※ 주별 시행내용 

상이

◦면허갱신 시 의료평가, 주행시험하여 제한면허 제도 운용
  - 주행시험 결과에 따라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가능한 제한 면허발급

◦ 1~6년 주기 적성검사,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면허갱신 가능

영 국 70세 이상
◦면허갱신 시 인지기능, 신체능력검사, 도로주행 등 종합평가

제도 실시   ※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면허 자동 취소

호 주

75세 이상 ◦매년 운전 적합성에 대한 의료평가 및 운전실기 평가 실시 

85세 이상

◦면허갱신시 의료증명서 제출, 실제 주행시험 실시하는 면허관리 운용

  - 운전자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운전으로 제한된 수정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제한 범위 조율 가능(운전시간,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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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관련 법령

 도로교통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⑤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

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2.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4.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
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
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
한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
다.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
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
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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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1.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 
  1. 제73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2. 제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 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
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
를 받을 수 있다.

제88조(수시 적성검사) 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
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기간ㆍ통지와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89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제88조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
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이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의(專門醫)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1.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중인 사람
  2.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
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
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
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
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
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
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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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을 말한다. 

  ② 법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
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8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이하 “적성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
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고, 제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
만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과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
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2. 붉은색ㆍ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3.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4.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
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는 제1호다목에 따른 서류로만 판정할 
수 있다. 

  1.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병력(病歷)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만 해당

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로 제1항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기 곤란한 사람이 자동차운전

학원에서 2시간 이상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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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삭제 <2014. 12. 31.>
  ⑤ 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보조수단 또는 자동차

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수시 적성검사) ① 법 제88조제1항에서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
체장애 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89조에 따라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경찰청장에게 통보된 경우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수시적성검사대상자”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하는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시 적성

검사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수시 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

야별 운전 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위촉한 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정밀감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병무청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6.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

조합의 이사장
  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
  9.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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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5조(검사항목) ① 일반건강검진은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을 실시한다. 
  1. 문진과 진찰 
  2.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ㆍ청력 측정 
  3.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4. 구강검진 
  5.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문진과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검진을 받은 자(이하 "수검자"라 한다)의 

심뇌혈관질환 위험도와 건강위험요인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건강검진)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
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
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해야 한다.

  ③ 공단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직장가입
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사람에게 통보

  2. 영유아건강검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에게, 지역가입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주에게 통보

  ④ 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공단에 건강검진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공단은 이를 건강검진을 받
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그에 드는 비용,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을 실
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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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인지기능장애 검사 
  7. B형간염 검사 
  8.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9. 골밀도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10. 생활습관평가(생활습관과 관련된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건강위험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처방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1. 정신건강검사는 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검진 실시시기) ① 건강검진은 해당연도에 실시한다. 단, 다음 표에서 정한 검진항목의 검진 실시
시기는 이를 따른다.

제10조(건강검진 결과 통보 등) ①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 
  2.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의2 서식) 
  3.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7호 서식) 
  4.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8호부터 제8호의8까지의 서식) 
  5.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9호부터 제9호의4까지의 서식) 
  6. 생활습관 평가에 따른 처방전(별지 제15호의2, 제15호의4, 제15호의6, 제15호의8, 제15호의10 서식) 
  7. 생활습관평가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의3 서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건강검진, 구강검진 및 제6조제5항에 따른 생활습관평가를 실시한 검진기

관은 수검자에게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하나, 전산오류, 기기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진기관이 영유아건강검진 결과를 전산출력물 등을 이용하여 수기로 기재할 경우에는 
신체계측란에 "영유아 건강검진 연령별ㆍ성별 성장도표"를 편집하여 인쇄하고, 연령과 성별을 확인한 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④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자료를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관리하여
야 한다. 

제11조(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①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결과 건
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
관의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검진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질환이 의심되는 수검자에
게 해당분야 진료(필요한 경우 해당질환 확진을 위한 검사 포함)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요양기관에
서 확진검사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검자의 인적사항, 검진일자, 검사항목 등을 수록한 전산자료

구분 검진항목 실시시기

일반 건강검진

총콜레스테롤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고밀도(HDL) 콜레스테롤

⁝
골밀도 검사 54, 60,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 2년 마다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20~34세(2년마다), 35~39세(1회), 40~49세(1회), 
50~59세(1회), 60~69세(1회), 70~79세(1회)

조기정신증 20~34세(2년마다)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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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검진기관은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영유아 발달평가 및 상담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영유아에 대한 발달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15조(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① 공단과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와 제25조
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검진자료를 활용하거나 수검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수
검자 또는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의2 서식)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검진자료의 활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얻은 검
진자료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정책 수립 및 이를 위한 통계자료의 작성
  2.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3. 만성질환 관리 및 지원 사업
  4.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 및 검진주기의 평가 및 지침 개발
  5.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평가를 위한 연구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자료를 활용하여 건강상태 및 질병에 관한 통계를 생산하여 발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진자료를 활용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보를 보

호하여야 한다.
  ④ 검진자료의 수집, 관리 및 통계의 작성이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검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강검진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지 아니한 건강검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의 작성) ① 법 제18조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
은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검진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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